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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배출거래제 도입 후 국내 산업의 탄소누출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두 

재화간의 소비에 있어서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한 저감자원효과를 고려하여 수리적 

대체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기업들의 생산요소 간 대체 가능성이 낮을수록 최종재 간 

이동 가능성이 높을수록 탄소누출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형의 균형과 결과를 토대

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본 논문은 

탄소누출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기

업에게 적응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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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qualitatively the possibility of carbon leakage in the domestic 

industry after introducing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This analytic-numerical model is 

designed considering not only the substitution effect on the relative consumption of goods, 

but also the abatement resource effect through the movement of production factors. 

Furthermore, using the model's equilibrium simulations and results, the possibility of carbon 

leakage is examin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covered by the 

domestic emissions trading system. The government might use this paper to counter 

company arguments that increased control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ill weaken 

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carbon leakage.

Key Words: GHG Reduction Policy, Carbon Leakage, Numerical Analytic Model, Substitution 

Effect, Abatement Resource Effect

**** 본 논문은 저자들이 참여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발주 연구 과제인 『온실가스 감

축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탄소집약산업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분석 

및 정책제안』, 2016년 4월에서 일부를 차용하였음을 밝혀둡니다.

**** 주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56 ▪ 환경정책 제27권 제1호

I. 서론

1. 연구배경

한국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며, 2기 계획기간

의 할당 및 시행에 앞서 각계 각 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보완 및 수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계획기간동안 무상할당으

로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는 다른 높은 과징금과 감

축의무가 기업에게 주어졌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초기에는 거래가 거의 이

뤄지지 않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거래량이 증가하였고, 1만원에 시작된 

배출권 가격은 2.5배 높아졌다(2018년 12월 기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서 한국에게 주어진 감축의무는 더 높아질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유

상할당 추진 및 산업･기업별로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1계획기간에 무상할당, 경기 활성화 둔화 등으로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기업의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강해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장단

기 국가 감축목표 공표 등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결국에는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투자기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배출권거래제

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이전, 위기기업 경영악화, 국내사업장의 생

산제약,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선점 지연이 초래될 수도 있다(김정인 등, 

2015). 정부의 환경정책이 ‘에너지 효율화’와 ‘대체에너지 연구’를 위한 투

자 및 ‘탄소배출 감축기술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적 측

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피해액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고, 산업계 스스

로 글로벌 녹색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탄소누출(Carbon Leakage)은 각각의 분야가 서로 다른 감축의무를 가질 

때 상대적으로 약한 배출의무를 가진 부문으로 탄소배출량이 이전됨으로써,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부문에서의 감축효과가 상쇄되는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는 약한 규제를 가진 국가에서 오히려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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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이 늘어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는 현상

이다. 채널에 따른 구분기준은 무역채널과 투자채널이 있다. 무역채널을 통

한 탄소누출은 단기적인 효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생산단가 증가

로 인한 물품의 수출입변화(국내생산 물품 수요 감소 및 해외생산 물품 수요

증가)로 시장이전(market-shifting) 현상이다. 투자채널을 통한 탄소누출은 

탄소집약적 생산시설 설치에 있어서 최종 생산물에 대한 높은 수요를 기대

한 저규제 국가로의 투자 집중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탄소배출이 규제공백 

지역으로 도피하는 상황으로 투자이전(activity-shifting) 현상이다.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는 할당의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할당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미흡하다. 탄소집약도는 결국 배출권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결정

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유동적이다. 무역집약도는 설령 낮다 하더

라도, 예컨대 시멘트업종의 경우, 대부분 내수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

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산 시멘트와 차이가 크지 않아서 무역채널을 통한 

탄소누출이 발생 가능하다. 반도체처럼 무역집약도가 압도적이라 하더라

도 탄소구매 금액 (탄소집약도)가 낮을 경우에는 탄소누출 우려가 적다. 

사실상 두 지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리적 대체모형을 통해 탄소누출 경로 및 주요 원

인을 파악하고 탄소누출의 발생 여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저감자원효

과(abatement-resource-effect: ARE)”를 반영하여 기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서의 소비자에 의한 소비대체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생산요소 대체”를 고려하여 탄소누출 가능성을 분석한다. 또한 

수리적 대체모형에서 시사하는 바를 산업별로 적용하여 정성적으로 탄소

누출 발생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탄소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Theoretical, 

ex-ante)과 사후적(Empirical ex-post)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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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은 이론적인 방법이며 잠재적인 탄소누출을 평가하는 일반균형과 

부분균형 분석이 있다.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5%-20%의 탄소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각 부문마다 개별

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와 그 영향은 다르다. 부문을 나눠

서 부분균형으로 살펴본 연구들의 탄소누출의 크기는 연구마다 그 편차가 

크며, 심지어 100%를 초과하는 연구도 있다. 부분균형 분석은 탄소누출에 

특히 취약한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며 기본적인 가정이나 

대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Babiker(2005)는 Heckscher–Ohlin 이론 하에 다 지역 CGE 모형을 통

해, 2010년 탄소누출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규모수익체증을 결합한 과점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탄소누출이 50%~130%가 일어날 것으

로 분석하였다. Burniaux and Martins(2000)는 2개 지역, 2가지 상품을 

이용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탄소누출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차원의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제 화석연료 시장을 통해 annex 1(국제기후변화

협약에서 규정한 국가로서 배출량 저감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non-annex 

1로 탄소누출이 2%~27%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Carbone(2013)는 전 

세계 112개 지역, 57개 부문에 대해 일반 균형 분석 방법을 통해 탄소누

출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주요 탄력성 파라미터를 반영하여 민감도 분석

을 시행하였고, Baylis et al.(2014)의 모형과 CGE 모형을 사용해 비교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Annex 1에서 non Annex 1로 탄소누출이 –9%에서 

28%까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Gerlagh and Kuik(2007)은 오염회피

가설과 국제 화석연료 시장을통해 탄소누출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분석하

였다. 에너지 절약 기술과 국제 기술의 전파(spillover)를 고려하여 에너지 

집약 상품에 초점을 맞춰 CGE 분석을 시행한 결과, -17%에서 17%까지 

탄소누출이 일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Kiuila et al.(2014)은 2020년 EU에

서 탄소누출가능성을 예상하기 위해 EU 지역과 EU가 아닌 지역의 탄소가

격을 설정하여 C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20년 탄소 감축 목표를 달

성한다는 가정 하에,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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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non EU로의 탄소누출이 0%에서 28%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

고 기술 수준의 가정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Kuik and Gerlagh(2003), Kuki and Hofkes(2010)는 GTAP(Global Trade 

Anslysis Project) 자료를 활용하여 CGE 분석을 통해 전 세계와 미네랄 부

문의 탄소누출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OECD의 GTAP 부문에서 annnex 1

에서 non-annex 1로 11%에서 15%의 탄소누출이, 미네랄 부분에서는 EU

에서 ROW로 17%에서 33%의 탄소누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Lanzi et al.(2013)은 완화정책 시나리오 및 국가별 상호 연계 현황을 고려

하여 부분별 산업 경쟁력과 탄소누출을 분석하였다. 탄소 시장의 직･간접

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BCAs(Bordere carbon adjustments)을 고려하여 배

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국가의 수와각국의 감축 정책의 강도를 

저자 분석 기간 부문과 지역 1톤당 탄소 가격 탄소누출율(단위:%)

Babiker
(2005)

2010 글로벌: 7개 원자재상품 explicit 가격 X
50~130 

(OECD→non OECD)

Baylis et al.
(2014)

2010 글로벌, 여러 부문 explicit 가격 X
10~15 

(EU → ROW)

Burniaux and 
Martins
(2000)

EU-ETS 전: 
1996-1999

국제 석탄 시장
탄소세 포함 가격 범위는 

고려되었으나, explicit 가격 X
2~27 (Annex1→

non Annex)

Carbone
(2013)

1995-2011
글로벌(Annex 1 to 
non-Annex) 112개 

지역, 57개 부문

explicit 탄소세 X, 탄소세
가 탄소 배출을 20%까지 

줄이고자 설정됨

-9~28
(Annex→non-annex 1)

Gerlagh and Kuik 
(2007)

1999-2005 글로벌, 에너지집약 상품 탄소가격은 모형에서 결정됨
-17~17 

(Annex 1 → non-Annex 1)

Kiuila et al.(2014) 2020년까지 글로벌, 여러부문
EU: 197달러-210달러

Non EU: 20달러-32달러
0~28 

(EU → ROW)

Kuik and Gerlaghs 
(2003)

교토 의정서: 1995년 
무역과 생산 통계

OECD; GTAP 
economy-wide

미국: 3.5달러, 일본: 28달러, 
EU: 17달러 ,그 외 OECD: 

24달러

11-15 
(Annex 1 to non-Annex 1)

Kuki and Hofkes 
(2010)

2001-2006 
Calibrated 된 자료

글로벌, 미네랄 부분 20 유로
17-33 

(EU → ROW)

Lanzi et al.(2013)
2013-2020 

Calibrated 된 자료
글로벌, 여러부문

Annex: 12달러-162달러
Non-Annex 1: 0달러-

1달러

9 
(Annex 1 →non-Annex 1)

자료: World Bank(2015)
주: ROW(Rest of world): 나머지 다른 국가들

<표 1> 탄소누출에 관한 일반 균형 분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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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EU에서 ROW로 5%에서 12%의 

탄소누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연계가 많을수록 탄소누출이 작

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균형 분석은 EU 국가들의 탄소누출에 민감한 산업(시멘트, 철강, 

정유,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Allevi et 

al.(2013)는 이탈리아 시멘트 산업에서 쿠르노 과점 부분 균형 모형을 이

용하여 탄소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탄소 가격을 1톤당 32유로~100유

로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17%~100%의 탄소누출이 이탈리아 외의 국가

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Ponssard and Walker(2008)는 장기와 단

기를 나눠 EU 시멘트 산업의 EU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탄소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EU 시멘트산업은 단기에 평균 8%~18%의 탄소누

출 가능성이 있으며 해안지역에서는 13%~25%의 탄소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장기에는 평균 5%~8% 탄소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경기침체로 인한 시멘트 산업의 재구조화를 예측하였다. 

Santamaria et al.(2014)는 부분 균형을 통해 스페인의 시멘트, 철강, 정유 

산업각각에 대해 탄소누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탄소가격

은 5유로-35유로로 설정하였으며 시멘트 산업은 탄소누출이 35%~80%, 

철강 산업은 18%~95%, 정유 산업은 10%~90%로 예상하였다. 산업 구조

와 비용이 다른 국가 및 산업에 적용 시 탄소누출의 위험 및 유형이 다를 

수 있기에 상황에 맞는 정책이 탄소누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itz(2009)는 2003-2005년 사이 자료를 사용하여 EU ETS 철강 산업의 탄

소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탄소가격은 20유로로 설정하였으며 EU에서 

ROW로 9%~75%의 탄소누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Szabo et 

al.(2006)는 유럽의 시멘트 산업의 탄소누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

벌 동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시멘트 산업의 글로벌 동적 시

뮬레이션 모형은 시멘트 소비, 생산 무역, 용적량(capacity planning) 등

을 포함하였고 잠재적인 탄소누출 효과를 평가하였다. 1997년 자료를 사

용하여 2030년을 분석한 결과 EU에서 ROW로의 탄소누출은 29%,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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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은 33%로 예상하였다. Healy et al.(2012)는 부분균형 모형을 EU 

grey clinker 시장에 적용하여 2013년에서 2020년까지의 탄소누출의 가

능성을 분석하였다. 탄소 가격은 20유로로 설정하였고, 새로 진입한 기업

에 대한 비용 및 투자에 대해서도 기존 기업과 같게 적용하였다. 순수 경

매제(pure auctioning)를 가정한 결과, 22%의 탄소누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2> 탄소누출에 관한 부분 균형 문헌

저자 분석 기간 부문과 지역 1톤당 탄소 가격 탄소누출율(단위:%)

Allevi et al.(2013) - 이탈리아, 시멘트 32유로 -100유로
17-100 

(Italy → ROW)

Healy et al.(2012)
2012년 전까지 자료를 이용
해서 2013-2020년 예측

EU: grey clink-
er 시장

20유로
22 

(EU → ROW)

Ponssard and 
Walker(2008)

2006, 2007년 자료를 이용, 
2013-2020년 예측

서유럽, 시멘트 50유로
70-73 

(EU → ROW)

Ritz(2009) 2004년 자료 EU ETS 철강 20유로
9-75 

(EU → ROW)

Santamaria et al. 
(2014)

2005-2014
스페인: 시멘트, 

철강, 정유
5유로-35유로

시멘트: 35-80 ,철강: 
18-95, 정유: 10-90 

(스페인 → ROW)

Szabo et al.(2006) 1990-1997
EU, ANNEX B, 

시멘트
28유로-40유로

탄소누출: 29
, 생산 유출: 33 (EU& 
Annex B → ROW)

Vivid Economics 
(2014)

2013-2020 예측
영국 25개 

EU-ETS 산업
5유로-50유로

100 
(UK → ROW)

자료: World Bank(2015)
주: ROW(Rest of world): 나머지 다른 국가들

사후적인 분석방법은 감축정책과 탄소누출사이의 인과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서 계량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해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한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로 인한 탄소누출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

증분석은 배출권 거래제를 2005년에 도입한 EU 및 개별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탄소누출에 대한 증거를 찾

기 어렵다고 분석되었다(Cummins, 2012; Chan et al., 2013; Ellerman et 

al., 2010; Graichen et al., 2008; Lacombe, 2008; Marti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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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Reinaud, 2008; Sartor, 2012; Sartor and Spencer, 2013). 하지만 

Abrell et al.(2011)은 EU-ETS 1,2기 동안 온실가스 할당업체 2,101개 기

업을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EU ETS 2기에, non-metallic 

minerals 부문에서 탄소누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탄소누출에 관한 실증분석 문헌

저자 정책 및 기간 부문 및 지역 탄소누출 증거

Abrell et al.(2011)
EU ETS 1기, 2기; 2005년

-2008년
EU:할당대상 2101개 기업

강한 증거 없음, 몇 개의 
부문에서는 발견됨

Chan et al.(2013)
EU ETS 이행 전 후; 2001년

-2009년
EU: 전력, 시멘트, 철강, 시멘트 강한 증거 없음

Cummins(2012)
EU ETS 1기: 2005년 - 

2007년
EU, 할당대상 5873개 기업 없음

Ellerman et al.(2010) EU ETS 1기 EU: 정유,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없음

Graichen et al.(2008) EU ETS 3기 독일: 7개 산업 없음

Lacombe(2008) EU ETS 1기 석유(petroleum) 강한 증거 없음

Martin et al.(2012) EU ETS 1기, 2기 EU: 2700개 기업 없음

Martin et al.(2014) EU ETS 1기; 2009년까지 EU: 800개 기업 없음

Reinaud(2008) EU ETS 1기; 2009년까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정유; EU 

회원국 25개 국가
없음

Sartor(2012) EU ETS 도입 후 6.5년 EU: 알루미늄 산업 없음

Sartor and 
Spencer(2013)

EU ETS 전 후; 1991년
-2010년

폴란드 에너지 집약산업 없음

자료: World Bank(2015)
주: ROW(Rest of world): 나머지 다른 국가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탄소누출에 대해서 사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한 연구는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유종민 등

(2017)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에 온실가스 감축이 있었는지를 

기업별 패널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산업별로 감축효과 여부

가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정량모형의 한계로 감축효과 여부만을 

분석했을 뿐 누출여부는 분석대상이 아니었고, 자료 수집의 한계 상 해외 

부문에서의 배출 증가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산업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인 

분석방법인 CGE를 통해 분석한 방법론은 다수 존재한다(김용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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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김수이 등, 2010; 김성균 등, 2016; 오경수, 2014; 임재규, 2001; 조

경엽 등, 2001; 한기주 등, 2010). 하지만 CGE를 이용한 탄소누출 가능성

에 관한 분석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인하 등(2012)은 탄소세가 탄소

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과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와 국경조

치 영향을 중심으로 정태적 글로벌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에 따른 한국의 위상변화와 여기서 계산된 탄소관세

를 포함한 여러 국경조치가 적용될 때 탄소누출과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관찰하였다. 의무감축국가군 및 국경조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많은 국가가 감축에 동참할수록, 수출에 대한 배출규제를 

면제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할수록, 탄소누출이 적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하지만 오인하 등(2012)은 저감자원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산업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기존 모형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리적 대체모

형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업종별로 탄소누출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 및 모형의 개괄

탄소누출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제시된 Baylis et al.(2014)의 모형

은 Harberger(1962)에서 보여준 2가지 생산물 및 2가지 생산요소를 기반

하고 있다. 기존의 모형들은 모두 무역효과(term-of-trade:TTF)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있어 대부분 탄소가격의 상승이 탄소집약적 제품의 가격상승

을 가져 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대체”로 인해 탄소집약적 생산기지

들의 해외유출 혹은 해외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한 소비증가가 양의 탄소

누출을 일으킨다고 한다. 하지만 본 모형은 저감자원효과(abatement- 

resource-effect: ARE)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소비대체 뿐 아니라,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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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요소 대체”를 포함하여, 생산자의 대체성이 더 클 경우, 특정부문

의 탄소가격 상승이 생산자가 저탄소요소를 다른 부문으로부터 빼돌려 오

히려 다른 부문의 탄소배출이 증가로 이어져 음의 탄소누출도 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기존 CGE 모형은 저탄소요소의 이동가능성을 무시(대부분의 CGE들은 

국내에서는 이동 가능하나, 국가간에는 생산요소 이동 불가)하였고, 낮은 

요소대체성(예컨대, 레온티에프생산함수로서 요소간 대체가능성 없는 경

우, 헥셔올린 무역모형처럼 최종재화는 무역으로 거래되나 생산요소는 거

래대상에서 제외)과 최종재화의 동일성 (국가 간 생산재화가 identical 하

다는 가정)을 가정한다. 반면 Baylis et al.(2014)의 모형은 불완전한 소비

자들의 소비대체를 위해 두 재화가 완전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기업들

의 요소대체 가능성이 높고, 저탄소생산요소의 부문간 이동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가정한다.

두개의 경쟁분야 (   )는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저탄소 

자본 와 탄소발생연료 가 있다. 탄소세가 Y재화에는 부과되지만, X재

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으며

(    ),         의 생산함수를 가진다. 두 

분야는 탄소배출에 따른 탄소가격률 를 적용받으며, (배출권가격 혹은 

탄소세율의 성격) 완전경쟁상황 가정 하에서 i 재화의 가격이  일 때, 

 ,      로 최종이익은 0으로 가정한다. 

두 개의 분야는 복합자본을 공급받고 있으며(   ,). 전체 탄소

량(  )에 대해서는 효용 감소를 가정한다.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

을  , i 재화의 가격탄력성을  , i 재화의 비중을  , 특정 재화 가치 

총량에서 특정 생산요소 가치 총량의 비율을  라는 계수를 사용한다. 

소비자함수는 다음 식 (1)과 같다.

max  subject to 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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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균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r  . 

   는 교환효과,   는 저감자원효과로 구분된다. 교환

효과는 X재 (배출량 혹은 수요량 혹은 생산량) 증가, 즉 양의 탄소누출 효

과로  에 의해 증가한 Y재화 가격상승은 X재화의 소비 증가를 가져와 

(X재 소비로 인한 탄소연료량)를 증가시켜 탄소누출이 시현한다. 즉 

가 클수록 (즉 소비자들이 X,Y 를 잘 대체) 탄소누출이 커지고, 무역에 

있어서 대체가능한 경쟁품목에 해당될 경우 탄소누출이 크다. 저감자원효

파라미터 값

  
  


 0.5, 1, 1.5 1)

 : (단,   


   


 ) 0.5 1)

   ( ≡


) 0.2 1)

 0.16075 2)

  0.147 1)

  
0.1585 (석탄-석유), 0.1079 (석탄-가스), 

1.1602 (석유-가스) 3)

1) 특정 계수를 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의상 Baylis et al.(2014)을 따름
2)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산업용(을) 카테고리, 즉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
    (적용일자: 2013년 11월 21일)되는 1MW 금액은: 
    기본요금: 7,220 + 114.5(원/kWh)원 * 1000--> 121,720 원1)

    1MW 소비 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에 의한 추가 비용 = 0.744톤2) * 26,300원/톤3) = 19,576원
    따라서 1MW 소비 시 순수한 전력요금과 이로 인한 간접배출로 인한 배출권 구매 부담 비율
    (일종의 탄소세율과 같은 의미) = 약 0.16075
3) 이명헌 등(2011)

<표 4> 파라미터에 대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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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음의 탄소누출 효과로  에 의해 Y 부문의 회사는 C를 K 로 대체하

면서, X 생산으로부터 K 를 빼온다. 즉 Y부문에서 저탄소자원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Y부문에서의 K 소비량 증가로 인해, X부문에서의 

K 요소가격 상승 및 소비량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X 부문 생산량 감소 

효과가 일어난다. 이러한 저감자원효과는 기존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

려되지 않은 효과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Baylis et al.(2014)의 수리적 모형에서 도출한 결

과를 바탕으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형이 

의미하는 바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은 탄소규제가 부과되는 부문에서 요소간 대체탄력성( ) 혹

은 상품간 대체탄력성( )이 낮을 수록 탄소누출률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탄소집약적 및 비집약적 최종재의 대체탄력성에 따라 탄소누출률도 결정

되는데, 일반적인 탄소누출의 정의에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상품간 대체 

탄력성이 높을 경우 탄소세 등 가격 충격에 의해 소비수요가 쉽게 이전되

어 다른 최종재의 탄소배출이 다시 증가하게 되므로 전반적인 탄소누출률

이 높다. 반면 설명변수인 요소간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탄소누출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탄소 집약적인 최종재에 부과되는 과세로 인하

여 저탄소 요소에 대한 수요 및 가격 감소가 촉발되는데, 이는 오히려 규

제되지 않은 최종재 부문에서의 저탄소 요소로의 대체를 유도하여, 결과

적으로는 탄소 누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특

정 요소간 대체탄력성 수치는 이명헌 등(2011)에서의 한국 전력시장에서 

사용되는 석탄-석유-천연가스 간의 대체탄력성을 차용한 값인데, 생산요

소로서 석유-천연가스가 대체재로서 사용될 경우 (최종재간 대체탄력성이 

높지 않을 때, 즉 그림 1에서는    의 경우) 오히려 음의 탄소누출

1)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3.jsp.
2) https://www.epa.gov/energy/greenhouse-gases-equivalencies-calculator-calcul

ations-and- references.
3) 강성훈･이동규･유종민(2015)에서 도출한 완전 유상배출 혹은 탄소세 형태로 갈 경우 

1차 계획년도 수준의 부담에 근접하는 톤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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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요소간 대체탄력성( ) 및 두 최종재간 대체탄력성( )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

주) 제일 위에 있는 선부터    ,    ,     (점선은 <표 4>에서 제시된 석유-

석탄-가스 간   사례 값의 편의상 표기)

<그림 2>는 요소간 대체 탄력성에 따라 탄소세율과 탄소누출률이 다른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음을 묘사한다. 예컨대 요소간 대체탄력성( )이 

클 경우 세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ARE 효과 경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음

의 탄소누출률을 보이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 반대로 요소간 대체

탄력성이 클 경우 전통적인 탄소누출 경로가 작용하여 다른 최종재의 소

비가 증가한다. 특히 해당 소비재가 탄소집약도가 높을 경우 오히려 탄소

배출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칼리브레이션의 요점은 정책 수립 시 

산업계에서 항상 주장하듯 세율 (혹은 배출권 가격)을 높이는 것이 언제나 

탄소누출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68 ▪ 환경정책 제27권 제1호

<그림 2> Y재에서의 요소간 대체탄력성( ) 및 탄소세율()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

Ⅲ. 모형의 적용 사례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전망치 대비 24.6% 감축 (약 

25.9만톤)이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는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등 그

린카 도입을 통한 연비개선, 경유 및 휘발유에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첨가하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 제도 등 도입, 고속 및 광역철도 

확충 등이 있다. 특히 이동식 배출원이 대부분임에 따라 추적하기 힘들 

뿐 아니라,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배출권거래제도 적용에 어

려움이 있다. 규모에 있어서도 이동식 배출원이 배출권 거래제의 사업체/

시설의 최소 규모를 충족하기 어려워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상대

적으로 수월한 항공부문에 포함된 할당기업들은 현재 벤치마크 형식의 할

당방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항공부문을 제외한 수송부문은 대부분이 

배출권거래제(할당군)에 포함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비할당군은 외부

활동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할 경우 상쇄실적을 인정받아 추가적인 수익

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타사업부문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

만 비할당군이라 하더라도 MRV(Measuring Reporting Verifying)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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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실적 발급으로 수익성 창출에 활용될 수 없는 즉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 탄소누출 구분 기준 별 분석은 크게 영역에 따른 분석과 

채널에 따른 분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영역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국내

에서 발생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해외로 기업이 

이전하던가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쏠리는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채널에 따른 분석에서는 만약 수송부문의 MRV가 활성화되고 상쇄제

도를 통해 외부사업의 저감사업성이 높아질 경우 역의 탄소누출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차량운영 조절에 따른 상쇄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탄소협력금제도 때의 논의처럼, 만약 국내 저탄소 차량 (전치 및 

하이브리드)보다 외국 브랜드 혹은 외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무역채널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운영

경비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여 소비자들이 외제차량을 구입할 경우 탄소누

출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투자채널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외제차량 선

호도 증가로 인해 최종 생산물에 대한 높은 수요를 기대한 해외공장으로

의 투자유출이 우려되고 저탄소자본의 유출로 인한 탄소누출 시현 가능성

이 높다.

농축산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크지 않아 절감한다 하더라도 국

가 전체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작고, 저감여력 또한 크지 않아 높은 

감축목표는 해당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

제 할당군에 포함되어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닌 비할당군에 포함되어 있으

며 상쇄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유인구조가 되어 있기

에 감축규제 강도가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수송과 유사하게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 비할당군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외부활동을 통해온실가

스를 저감 할 경우 상쇄실적을 인정받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정책수단으로는 시설재배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축분뇨 에너지

화, 사료 품질 향상 등이 있다. 영역에 따라 분석해보면 국내외 농수산업

에 동시에 투자한 기업내에서 투자자금을 조절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부문의 탄소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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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없지만, 상쇄제도를 통한 사업기회는 

있다. 채널에 따른 분석에서는 무역채널로 인해 상쇄제도 등을 통해 국내

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생산단가가 오히려 감소함으로 인해 해외생산 제품

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투

자채널 측면에서 탄소누출의 정의 상 비할당군으로 포함되었다는 자체가 

규제없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성을 제공하므로 저탄소자

본의 유입으로 인한 역의 탄소누출 시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농림어업

부문은 할당/비할당 부문으로 나뉘지 않아 국가 내에서도 탄소누출이라

는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건물의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전망치 대비 18.1% 감축 

(약 18.1만톤)을 목표로 한다. 정책수단으로는 기존건물 단열강화, 신규주

택 냉난방성능 강화, 자연냉방기술, 보일러 고효율화, 고효율 에어컨, 조

명기기 고효율화, 가전기기 고효율화, 그린홈 보급, 냉난방에너지 행태개

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강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의 최소기준을 충

족시키는 건물은 사업장 혹은 법인으로 인정되어 개별 배출권거래제 참여

자로 인정되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비할당부문으로서 상쇄제

도에 참여한다. 비할당부문은 상쇄제도를 통한 추가수익 창출 가능성은 

있지만 탄소누출의 가능성은 없다. 할당부분의 경우 건물자체에서의 온실

가스 발생보다는 전력소비로 인한 간접배출 이슈가 존재한다. 한국의 배

출권거래제는 현재 간접배출 사업장 역시 할당량을 주어 거래제에 포함하

고 있다. 통제된 전력가격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고 화석연료사용 억제

의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중국을 제외한 해외의 자유화된 전력가격을 바

탕으로 한 건물부문과 비교해 큰 비교우위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 대상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영국의 CRC 에너지 효율화 제

도(CRC Energy Efficiency Scheme) 혹은 동경都의 독자적인 대규모 건물

시설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총량 감축의무 및 거래제와 유사하다. 

두 제도에 비해 한국의배출권거래제는 감축 기준이 높고 참여자수가 다양

하고 상쇄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강한 규제로 평가된다. 영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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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보면, 전력소비로 인해 국내에서 건물 사용료가 비싸다고 볼 이유

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사업장 전기료도 저렴), 이로 인해 해외 건물로 

임차인이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널에 따른 분석

은 대부분의 수익성이 입지 등에서 발생하는 건물부문은 제품의 생산단가 

(혹은 건물사용에 따른 효용)가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차이날 수 있는 부분

이 아직까진 매우 적으므로 “무역채널”로 인해 건물에 대한 수요가 발생

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투자채널 측면에서는 만약 건물이 

할당사업체에 포함되어 배출권 구매 압력이 매우 높을 경우 대규모 건물

보다는 비할당군에 포함된 소규모 건물로 구매수요가 이전될 가능성 있

다. 단 입지 등 다른 조건이 유사한 근접건물간의 수요이전으로 국가 차원

에서의 탄소누출 효과 가능성은 존재한다. 

공공기관 및 폐기물 관련 온실가스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목표관리, 건

축물과 설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행태개선 등이 있으며, 폐

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매립가스 

회수 및 발전 등이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목표관리에 의해 강제 절감이 

될 것이지만 탄소누출 여부의 영역이 아니고 대부분 비할당군에 속하여 

할당부문의 가격 수준이 커질 경우 상쇄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기회 늘어

나 역의 탄소누출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화 할 폐기물이 국내에서

의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해외에서 수입되어 재처리(역의 누출)는 상정하

기 힘들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전망치 대비 19.4% 감축 (약 

64.5만톤)이다. 정책수단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D투자, 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 등을 통해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재생

에너지 비중 증가, 고효율 전력망 도입 (스마트그리드 등을 통한 간접배출 

억제),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확보, 전력믹스 개선 (화력발전 단계적 축

소)이 있다. 전력 생산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 기업 등이 존재하는데 정책이 전력가격에 주는 경로를 통해 배

출권 시장에서의 할당 및 비할당군 간 시장점유율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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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 따라 분석해 보면 전력에 대한 국제무역 등은 한국에서는 발생하

지 않으므로 “무역채널”로 인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국경을 넘어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투자채널 측면에서도 국내의 전력수요가 배출권거래

제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억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출이 불가하다. 

현재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대상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닌 의무화율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에는 RPS 제도로 인한 규제 실적으로 대부분 포함

되어 투자채널을 통한 누출 발생 가능성 적다. 요컨대 발전부문은 해외 

시장과의 단절 (무역 등 시장 단절), 국가 주도의 원자력발전량 결정, 신재

생에너지의무화 시장의 존재 (경쟁시장의 경직성)로 인해 탄소누출 발생

할 가능성이 적다. 오히려 RPS 시장에서 REC 시장가격 이상으로 탄소가

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 더 많은 투자가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한 탄

소저감형 발전에 쏠리게 됨으로써 역의 탄소누출 발생 가능성은 존재한

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이 10만원 이하에서는 가능성이 없으며 전환율 

0.4Khw/톤 및 REC 가격 약 7만원 가정 시 배출권 가격이 약 17만원 이상

이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전망치 대비 11.7% 감축 (약 56.4

만톤)이다. 목표 달성 수단으로는 저탄소 신공정 기술, 에너지 절약 (고효

율 전동기/보일러/건조기 도입, 폐열회수발전, 열병합발전 등), 연료대체 

기술 (중유 또는 석탄을 LNG,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교체) 등이 있다. 

철강 , 반도체, 자동차산업은 국가 내에서도 할당군(대부분 대규모)과 

비할당군(소규모) 모두에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 다국적 기업/대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자본의 요소간 대체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자동차 A사, B사를 예를 통해 탄소누출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A사가 국내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저감을 목적으로 국내 시설

에 자본을 추가투입 할 경우 상대적으로 해외기지에 투입될 자본이 줄어

들면서 해외에서의 생산활동이 감소하고 해외발 탄소발생량 감소한다. 국

내 자동차 B사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이 80%의 지분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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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국내 완성차 업체로서 이미 유럽에서는 배출량 규제가 존

재한다. B사는 전통적인 탄소누출이론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본사의 수출

량을 대체한다던가 혹은 해당기업 차량이 가격경쟁력을 가지며 프랑스로 

역수출 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으나, 그동안 EU-ETS 때문에 이러한 수

혜를 입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내수기업인 

경우가 많으나, 해외에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체탄력성 클 가능성이 있

다. 예를들어 기업은 DNT, 질산, 초안, 암모니아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말레이시아 등 해외공장 보유하는 다국적기업 형태이며, 국내의 

온실가스 규제 시 1) 저탄소자본을 국내로 집중시켜 역탄소누출을 가져올 

수 있고, 혹은 2) 해외상쇄까지 제출가능해 질 경우, 해외에서 저감사업 

등을 하는 저탄소자본의 해외유출 혹은 이를 위한 역외 탄소누출 유인이 

존재한다. 제지, 시멘트, 비철금속 산업은 규모가 작거나 내수위주의 기업

이 많아 대부분 요소간 대체탄력성이 낮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최

종재 대체탄력성에 따라 누출정도가 결정된다. 최종재 대체탄력성이 크다

는 것은 무역채널을 통한 탄소유출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탄소누출업종 

선정기준 중 무역집약도가 낮아도 무역채널 통한 대체탄력성 클 경우 탄

소누출 가능성 높은 업종으로 분류 필요성) 내수산업일수록 할당과 탄소

누출의 상관도는 떨어진다. 정유산업은 기업활동의 성격 상 내수/해외발 

수요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소간 대체탄

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섬유산업은 무역집약도가 높고, 투자 및 무

역채널의 역할이 크므로 (최종재 대체탄력성 큼) 엄격한 할당 시 누출 가

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섬유부문은 감축여력이 크지 않으므로 비용전가에 

따른 누출 가능성 확대가 예상된다.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현재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가격 수준에서는 칼리브레이션 결과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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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바와 같이 부문과 관계없이 항상 탄소누출이 악화되는 것은 아님

을 보여주었고, 모형에서 제시된 요소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세율이 높

아질수록 오히려 ARE 효과 경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탄소 생산요소가 많거나 저감 기술력이 높으면 요소간 대체탄력성

이 크고, 최종재가 다른 제품에 비해 차별화 되어 대체 탄력성이 낮을수록 

탄소누출이 적게 일어날 수 있음을 부문별 분석을 통해 보였다.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는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높은 요소간 대체탄력성

이 존재 가능하고, 제지, 시멘트, 비철금속, 섬유 등의 산업은 낮은 요소간 

대체탄력성이 존재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산업군 내에서도 수출형/내수

형 기업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대체탄력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요소간 대체탄력성이 크다 하더라도, 최종재 대체탄력성이 

탄소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모형에 제시하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여 영역 및 채널에 따른 탄소 누출 가능성

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수송, 농축산, 건물, 공공 및 폐기물, 

발전부문, 산업부문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탄소누출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와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비

용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기업에게 적응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모형에서는 탄소유출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최종재 간 대

체탄력성도 가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역 및 투자 등 광범위한 분석이 요구

된다. 본 논문은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자 요소 대체탄력성과 관련된 이론

적 모형을 이용한 국내 산업분야에 대한 정성적 분석에 의존하여 탄소누

출 가능성 여부만을 논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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